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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

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

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

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

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

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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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의 제한성과 자타해의 위협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자유구속과 생활격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내용으로 인

간해방의 이상을 지향하며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 환경적 제약의 철폐를 추구해 온 근대사회의 흐름

과 궤를 같이하며 정신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확보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특히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는 앞서 언급한 근대적 이념 구현의 대표적 사례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

지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이다. ‘닫힌 시설에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탈시설화는 당사자주의, 인권, 사회통합, 정상화, 회복 등의 개념과 결합되면서 정신보건 패

러다임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요컨대 탈시설화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정신건강은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이념적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되어 왔다(양옥경, 1996). 그 결과, 이제 대부

분의 선진국에서는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하거나 자의(自意)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며 

동시에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장애인의 인

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근대사회의 이념이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으로 분명히 제시되었고 이후 탈시

설화는 이러한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지향으로 설정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

원 실태를 분석하고 탈시설화를 직,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탈시설화의 이념을 강조하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차원

의 제언들을 제시해 왔다(김정우, 1995; 황성동, 1999; 김문근·이용표, 2001; 김문근·김이영, 2008; 서

수경 외, 2009; 서미경, 2010; 이근희, 2009; 홍선미 외, 2013; 성희자·문순영, 2015; 조윤화 외, 2015; 

김문근·하경희, 2016 등).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지향과 이를 구현하려는 구체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같은 탈시설화 경향과 결과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2) 예를 들어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부각되면서 정신질환

1)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 영역 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의 영역에서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탈시
설화의 문제는 단순히 시설 개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 후 사회화되는 ‘대상’, 그리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비용과 관련성을 갖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탈시설화 논
의의 엄밀성을 위해서는 탈시설화 대상의 차별성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대상에 따른 탈시설화의 차이나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즉 만성정신
질환자의 특수성에 기초한 탈시설화의 사회적 공간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 수는 2012년 8만569명으로 이 가운
데 자의 입원은 24.1%이고 나머지 75.9%는 비자의 입원, 즉 강제 입원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요양
시설에 10년 이상 장기 입원자가 5천 명이 넘으며, 30년 이상 장기 입원한 사람은 646명으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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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회적 격리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동시에3) 한편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강제

입원의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지점이 되고 있다.4) 또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본인의사에 반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자발적 강제 탈시

설화’ 현상으로 인해 빈곤한 정신질환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병원으로부터도 쫓겨나는 비인권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5)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탈시설화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조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김문근·김이영, 2008; 조윤화 외, 2015).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신장애인과 탈시설화를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의 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탈시설화에 대한 기존의 이념적 

혹은 정책적 접근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본적 문제제

기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지향하는 인권이나 복지의 이념적 연구나 제도와 정책에 초점을 둔 연

구들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이념과 정책들이 작동하는 후기 근대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설이 놓여있는 사회적 공간과 

더불어 시설 밖 공간(탈시설), 즉 경제, 사회, 조직 및 기관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간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은 반(反)인권적, 반복지적인 반면 지역사회는 인권 지향적이고 복지적’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근거한 탈시설화 논의는 자칫 진공상태에서 당위적 주장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시설화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연구만으로는 탈시설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

적 대안들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이유나, 강제입원에 대한 상반된 정치적 입장이 동시대적으로 

출현하는 현상, 또는 예상치 못한 강제적 탈시설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들과 어렵게 퇴원한 환자들의 

회전문 현상6)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념과 제도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공간이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만 탈시설화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총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수(15명)의 43배에 달했다(비마이너. 2015a ; 비마이너, 2015b). 

3)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경찰청창은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키
기도 했다(연합뉴스, 2016).

4)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전부(全部)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보호의무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설립, 동의입원 신설 등 강제입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과 복지지원 내용이 포
함되었다는 점이 주요 골자였다. 다만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등 일부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경찰에 의
한 정신장애인 입원 요청 권한 부여, 새로 도입된 ‘동의 입원’이 강제입원을 교묘하게 강화할 수 있
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5)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수가를 차별화하면서 의료급여환자
의 장기입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경기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정신병원에
서는 병원 리모델링을 이유로 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한 바 있다(미디어 오늘, 

2016; 중부일보, 2016).   

6)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4년 441명, 2015년 6월 말 현
재 329명으로 최근 4년간 재입소율이 55.9%나 증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마이너,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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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판단과 전망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근대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회과학으

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논의(신지은, 2012; 조명래, 2013; 이일수 역, 2009)’

를 통해 탈시설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이념과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던 탈시설화를 보다 큰 사회적 맥락

에서 조명하고, 탈시설화가 당면한 현실적 한계와 도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배경적 논의 

1) 탈시설화에 대한 이념적 접근 : 인권관점과 복지관점

서구에서 탈시설화는 1950년대 후반 대형 수용시설에 고립되어 있던 장애인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

상적인 생활로 전환,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과 복지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김영숙, 2010). 기존의 시

설은 규율과 통제, 수용과 감금, 배제의 공간이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의 생활은 Agamben의 표현대

로 ‘발가벗겨진 삶(barley life), 혹은 날 생명(just life)’으로 표현될 정도로 반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박진우 역, 2008; 박형진, 2012). 또한 집단생활에서의 익명성, 집단적 통제, 획일적인 규율 등은 개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며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된 장기간의 시설생활은 장애인들 스스로를 무기력

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시설증후군 내지 시설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양옥경, 

1996; 김명연, 2011).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논리는 인권관점과 복지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관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합리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권관점은 개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

며 이는 모든 개인이 자기주도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철학에 

의하면 개인의 구체적 삶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하나의 억압으로서 개인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Chodoff, 1984). 인권관점은 실제로 서구 탈시설화의 주요 추진 동력 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으며 자

신이 존재할 삶의 공간을 당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야말로 

인권관점에서 논의되는 탈시설화의 핵심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 하에 정신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생존권으로서 사회권, 사회구성원으로

서 성원권, 시민적 자유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받는다. 또한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수용 또는 감

금될 경우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2008년부터 시행 중이고, 2009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CRPD :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비준되어 국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권진숙 외, 2014: 403-410). 이러한 법적 권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탈시설’하여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탈시설화 논의에서 인권관점의 지향은 당사자

가 선택하는 주거의 종류나 내용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삶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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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점이 권리를 우선하는 자유주의 철학에 배경을 두고 있는 반면 복지관점은 공동체주의 및 

공화주의 정치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중요시하는 인

권관점과는 달리 복지관점에는 추상적인 권리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사회가 온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도덕적 정당성이 

담보된다(Ladd, 1996). 복지관점에서 볼 때 비록 당사자 본인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시설은 고립적이고 권력관계에 의한 

억압이 존재하는 나쁜 삶으로 이어지며 장기간의 시설 보호과정에서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취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시설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관점에 의하면 개인

의 선택인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이상적인 것이다(양옥경, 

1996; 김명연, 2011). 따라서 복지관점은 탈시설화의 초점을 정신장애인 개인의 행복에 두며 어디에 

삶의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need) 충족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이 정말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나 행복이라는 보편적 지향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배경철학과 전략 면에서는 일정정도 차별성을 보인다. 

즉, 인권 관점은 보편적 권리와 이를 구현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초점을 둔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기반

을 둔 반면, 복지관점은 개별 인간의 행복한 삶의 질과 이를 지원할 연대에 주목하는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에 그 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7) 

<표 1>  탈시설화와 관련된 복지관점과 인권관점의 비교정리

구분 인권관점 복지관점

배경철학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목표
보편적 모델
권리의 보장

개별 모델
좋은 삶

전략과 수단 권리, 제도, 법률적 장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2)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탈시설화를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을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차원의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다

음과 같이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밝히거나 탈시설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왔다. 

우선, 법률이나 전달체계 등 제도적 차원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결국 탈시설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 의지가 미약하여 탈시설화를 위한 법률이나 정책수단이 효

7) 자유주의철학과 공동체주의 철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Mullhall 

& Swift, 김해성·조영달 역, 2013)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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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수립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조항의 개

선(권오용, 2014), 입원시설 위주의 정신보건예산의 개편, 정신보건심판제도의 개선(성희자·문순영, 

2015), 또는 공공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민간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과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거주와 노인요양기능의 분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

계 구축 등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김문근·하경희, 2016)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은 사회적 여건이나 지원 차원이다. 이러한 여건들은 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특히 사회권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저해하고 시설입소를 장기화 하는 주요인은 자립

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지역사회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과 지원들, 즉 독

립적인 주거와 지속적인 주거 지지서비스, 지속적인 약물증상의 관리 등 의료서비스, 위기개입, 소득

보장과 취업지원,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가족 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

화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문근·이용표, 2001; 김문근·김이영, 2008; 이근희, 2009; 홍선

미 외, 2013; 김문근·하경희, 2016). 

마지막으로 인식 전환 차원의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 낙인 등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 차별 철폐, 편견이나 낙인의 감소, 이를 위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의 활성화(신영전, 2009; 

이근희, 2009; 박선영, 2010; 홍선미 외, 2013) 등이 대안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시설화의 이념적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다각도로 그 실행 방안들

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을 통한 제언들이 현실

공간에서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고 유사한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또한 제거대상으로 거론되어 온 반 인권적, 반 복지적 요소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

신장애인의 회전문 현상이나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의 범죄 등 탈시설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마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이념적,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배경적 요인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이념과 정책이 작동하는 현실적 장(場), 즉 시설과 지

역사회를 아우르는 우리시대의 ‘공간’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보다 현실적

인 탈시설화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탈시설화 연구와 본 연구의 구도를 그림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탈시설화의 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이념과 정책 차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처하게 되는 시설 밖 사회적 

공간의 구체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이념과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적 공간구도

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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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탈시설화 연구와 본 연구의 구도비교 

3. 사회적 공간이론과 사회분석

1) 사회적 공간이론의 등장과 관심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의 시대는 자신의 시대정신과 재생산구조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필연적으로 선택한다. 사회적 공간은 해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대정신을 내면화하는 도구로 작동

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운영의 토대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Lefebvre(양영란 역, 2011)는 공

간을 사회적 생산물로 정의하면서 공간은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생산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관계

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이

기 때문에 공간은 또한 권력문제와 윤리문제를 포함하고 있다(Soja, 2010).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공

간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관계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공간이론

은 크게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유승호, 2013). 

첫 번째 차원은 Foucault, Lefebvre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

간을 권력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이들은 공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권력의 배치와 작동에 대

해 주목하면서 특정한 공간 내에서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구성원들을 움직여 나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차원은 Harvey와 Castell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는 관점으로서 이들은 자본의 지배력을 중심으로 근대도시를 분석하고 이 도시의 구성원

들이 어떻게 거대자본의 공간적 담론에 지배되는지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차원은 Bourdieu, Bauman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관점으로서 후기 근대사회

에서 실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약되는지를 구

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통해 설명한다.8) 이러한 관점은 근대 사회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8) 황보람(2009)은 사회서비스정책을 분석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사회공간 이론을 제시하면서 Bourdieu
의 아비투스(habitus)와 장(field) 이론을 활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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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면서 사회의 특성과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구체화되는 하나의 장(field)으로 간주한다. 

시설에서 그리고 시설 밖 지역사회라는 탈시설의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구체적이 삶의 변화와 제약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에 비추어 볼 때 이상에서 제시한 사회적 공간이론 중 근대

사회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바라보는 Bauman의 견해가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Bauman의 사회적 공간이론

(1) 유동적 근대와 사회적 공간

현대 공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고 할 때 자연스레 이어지는 질문은 사회적이라는 형용

규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어떠한 사회 속에 놓여 

있는가?’ 라는 의문과 동일하며 결국 사회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

간이라는 개념은 그 내용을 상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Bauman은 근대성의 본질과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드러내기 위

해 근대성 전체를 고체 근대성(solid modernity)과 유동적 근대성(liquid modernity)으로 세분화한다. 

그에 의하면 현재의 근대는 고체 근대를 지나 유동적 근대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유동적 근대는 

고체사회의 연대와 결속이 용해되면서 무질서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개인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 혼돈의 시대이다(이일수 역, 2009).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자본의 힘이 사

회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녹여낸다. 지구화로 인한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으로 인한 공간과 시간의 한계 극복, 노동과 자본의 결합 약화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유동화는 

개인의 선택들을 집단적 기획이나 행동들과 연결시켜 주던 대부분의 유대관계를 전면적으로 용해시키

면서 다음과 같이 사회를 탈바꿈시킨다.  

첫째, 사회구조 측면에서 유동적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근대가 생산중심의 사회라면 유동적 근

대는 소비중심의 사회라는 것이다. 전(全) 지구적 자본화, 정보 및 지식산업의 발달로 인해 노동과 자

본의 고체 관계는 자연스레 약화되고 이제 노동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통제되던 사회는 소비중심 사회

로 전환된다. 생산중심의 사회에서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들은 소비자로서 

자신의 욕망의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용한다. 그 결과 유동적 사회가 부여한 자율성과 개인성을 

만끽하는 반면 고체 근대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상호신뢰와 헌신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둘째, 유동적 근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의 증가이다. 고체사회에서 개인

의 선택과 행동을 제약했던 고정체의 해체는 개인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했지만 이러한 고정체의 해

체로 인해 그간 개인의 선택과 판단을 지지하고 그 결과를 감수했던 언덕이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기의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고정체의 해체는 유동성

의 확대를 낳았지만 개인적 선택과 집합적 지지의 연결은 끊어짐으로써 개인이 져야할 부담은 커졌

다. 약화된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는 집합적 공동체가 아니라 파편화된 개인들의 모임이 

되고 유동적 근대사회의 주체는 이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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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의 자율화의 강화와 집합적 고정체의 약화는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무관심이 급격하게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냉담이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는 도덕적 

무관심(adiaphoraization) 현상이 증가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를 묶어주던 사회적 고정체가 점점 더 유

동함에 따라 공공성의 약화라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제 개인은 공공성,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과 같은 큰 정치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으로 된다. 

따라서 Bauman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를 경우 후기 현대 사회의 공간은 이러한 유동화의 흐름이 

형성하고 다시 형성되는 물적 토대이자 실천의 현장으로 간주된다. 유동적 근대의 공간은 자본과 개

별 소비자들의 개인화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공적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녹여내는 힘이 작동하는 영역

인 것이다. 

(2) 후기 현대 사회적 공간의 특성 

근대사회의 공간은 전근대사회의 공간과는 달리 타인들 혹은 이방인들이 서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기가 쉽다. 토지에 뿌리를 두고 오랜 기간 일상성을 공유하여 이질성이 적었던 전근대와는 달

리 근대의 공간, 특히 도시공간은 다양성과 이질성이 교차하는 복합성이 특성이다. 그러므로 근대사회 

공간에 대한 관심은 이방인들 간의 만남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이며 이는 예의바른

(civil) 공간에 대한 노력으로 귀결된다. ‘예의바르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지닌 낯선 면이 우리에게 적

대적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특성의 전체 혹은 일부를 버리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

으면서 이방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일수 역, 2009: 170). 

유동하는 현대사회는 이러한 공적 공간을 녹여내어 사적 장소로 재배치한다. 재배치된 된 사적 공

간은 공감과 유대가 공존하는 윤리적 커뮤니티가 아니다. 욕망의 무한성과 이게 부합하는 자본의 유

동성은 전통적인 공적 공간의 형태만 유지한 채 내용은 전혀 예의와 무관한 공간으로 변모시켜 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공간에서는 예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예의 없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인간들은 

더 이상 예의 바른 시민일 수 없다. Bauman은 유동하는 후기 근대사회의 공적이되 예의 없는 대표적

인 공간의 유형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이일수 역, 2009: 160-170). 

첫째, 공적이면서 전혀 예의 없는 대표적 공간은 ‘뱉어내는(anthropoemic places) 공간’이다. 이 공

간은 이질성을 가진 타자들을 뱉어내고 토해버린다. 살해가 금지된 문명화된 사회는 뱉어내는 전략으

로 주로 추방을 사용한다. 접근은 허용하되 오래 머무르기를 용인하지 않는 공간들, 예를 들어 방문자

가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이 부족하고 식수나 화장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광

장은 겉으로는 이방인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들을 추방하는 공간이다. 이질성

이 두드러진 타자들로 하여금 아예 접근을 불허하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개별 인간이 가진 다양한 

이질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이들 정보에 근거하여 접근을 허용할 대상과 허용하지 않는 대

상을 분리해 버리는 전략은 바로 밴옵티콘(banopticon) 지향의 공간이 된다.9) 명목적으로는 모든 이

9) 프랑스 철학자 Didier Bigo는 Jean Luc Nancy의 추방(ban) 개념에 Foucault가 사용한 감시의 시선 
즉 본다(opticon)는 개념을 결합하여 밴옵티콘(banoptic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결국 소비사회
의 신옵티콘(synopticon)은 밴옵티콘에 의한 정지작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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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들이 접근할 자유를 가진 공적인 공간이지만 이미 접근할 수 있는 범주가 나누어져 감시되고 배

재되는 전혀 예의 없는 공간이다. 

이렇듯 추방과 감금은 여전히 중요한 공간분리의 전략이 된다. 미국의 인디언보호구역, 서울역 노

숙인들의 자유카페, 재건축 단지 내 임대아파트 등은 추방과 감금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추방과 감금

이라는 공간분리의 전략은 많은 경우 이질성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구분과 배려라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숙인들의 위한다고 하는 자유카페는 인권과 복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배제와 감금장치일 수 있다(김준호, 2011).

둘째,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타락한 사회적 공간은 ‘먹어치우는 공간(anthropophagic places)’이다. 

공적이되 예의바르지 않은 이 두 번째 현대 사회의 공간은 소비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이

방인들은 물론 시민들마저 모두 소비자로 전환시킨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진 타자성을 

비이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먹어치우는 공간은 이방인들의 타자성을 먹고 소화시켜 섭취함으로써 

이방인들을 자신의 일부로 동화시켜 버리는 공간이다. 

모든 이방인들을 먹어치워 하나의 소비자로 만드는 이러한 소비 공간에서는 억압이 아니라 유혹이 

작동한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을 숨기고 타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상품을 

공간의 거주자들에게 최대한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한다. 현실공간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벗어던진다. 이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소

비자로 동질화된다. 그러나 소비는 진정 외로운 행위로서 이 공간에서 타인과의 토론, 교류, 타협, 조

정은 사라진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이제 시민은 없다.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한병철, 2014). 

셋째, 유동적 근대사회에서 공적이되 예의 없는 세 번째 공간은 ‘비(非) 장소(non-place)’이다. 공간

이 일상성을 획득하면 장소가 된다고 볼 때 비 장소는 개념적으로 뱉어내는 공간도, 그렇다고 삼키는 

공간도 아니다. 이 공간은 이방인의 접근은 허용하되 빨리 떠나기를 강요하는 배제의 공간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이질성을 무화시켜 동질화시켜 나가는 포섭의 공간도 아니다. 비 장소는 이방인들이 그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용인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공간을 ‘장소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공간은 체류하는 이방인들이 가진 고유성과 주관성이 서로 교류되어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들이 일상성을 획득하여 정박(l'ancrage)하지 못하게 하는 공

간이다. 공항, 도로, 호텔방, 대중교통, 지하도,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이들 공간에서는 머

무를 수는 있지만 교류가 없고 토론이 없고 따라서 정박할 수 없다. 

 Bauman(이일수 역, 2009)에 의하면 비 장소는 정체성, 관계, 역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없는 공

간이다. 정체성과 관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정박하게 되면 그 공간은 이제 장소가 된다. 그러나 유동

하는 후기 현대는 점점 이러한 비 장소들로 넘쳐나기 시작한다. 자본과 욕망의 증가하는 이동성

(mobility)에 의해 이방인들 간의 유대와 결속이 정박하지 못하는 부유하는 공간들, 환원하면 장소가 

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대의 소비사회는 외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신옵티콘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
나 이러한 신옵티콘의 이면에는 아예 처음부터 불량하고 자격 없는 대상자들을 격리하고 배제하는 
밴옵티콘의 은밀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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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적이되 예의 없는 공간의 마지막 유형은 ‘빈 공간(empty spaces)’이다. 빈 공간은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공간이며 담장이나 차단막과 같은 물리적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거나 출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이

거나 인식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공간이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판자촌과 같은 이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이다. 유동하는 현대 사회의 주인인 자본의 두 가지 관심, 생산의 공간이거나 소비의 공간이 되지 않

은 이상 이 공간은 사회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빈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보

호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면에서 마치 인간의 눈 밖으로 버려졌지만 신의 세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현대판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같다(박진우 역, 2008)10). 

4. 후기 근대사회 공간과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이 절은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앞서 논의한 후기 근대의 공간적 특성이 탈시설화의 조건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시대 사회적 공간의 특성

은 크게 유동화와 소비화, 개인화와 연대의 약화, 윤리의 약화와 도덕적 무관심의 증가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결국 탈시설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탈시설화된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

하는 사회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조직적 특성과 작동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1) 경제적 공간 : 비정상적 존재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탈시설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공간의 대표적 영역은 경제적 공간이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 

뿐 아니라 그 결과 역시 경제적 공간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적 정신보건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부터 이미 사회적 

유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자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한 정

신보건 모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수익성 원리에 기초하여 민간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신보건 체계를 구

성하였다(양옥경, 2006).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인권 차원에서 탈시설화 논의가 도입되고 1995년 정신

보건법 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에 대한 지향을 천명해 왔지만, 정신보건 체계의 주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 정신병원들이 그 수익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탈시설화 정책에 부응해야 할 

어떤 경제적 필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11)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10) Agamben에 의하면 호모 사케르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이들은 시민도, 범
죄자도 아니고 신의 제물도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저지른 악행이나 무례는 범죄가 아니다. 왜냐
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은 빈공간이며 따라서 이들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
재들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감시자마저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노력이 무의
미한 공간, 후기 근대사회의 잉여인간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빈 공간이다.

11)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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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굳이 이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국가부담을 야기하거나 수익구조의 관련자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이는 사회적 유동화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정신병원을 운영하

던 중앙정부나 주정부가 탈시설화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가가 부담해온 공공비

용을 분담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방식으로 정신보건체계를 개편한 서구의 탈시설화와는 대조

되는 현상이다(Grob, 1995; 최명민·정병오, 201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탈시설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의료급여환자와 의료

보험에게 지원되는 입원비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서 최근 의료보호환자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거나 조기 강제 퇴원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의학신문, 2015)12) 또

한 경영논리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병동이나 입원병동을 폐쇄하는 경우들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신문, 2015; 미디어 오늘, 2016).13) 결국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적, 강제적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탈시설화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정신장애인의 공간 배치는 상당 부분 근대사회 공간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

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시설화가 진행된다 해도 시설을 나온 정신장애인들이 마주하게 되

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공간이다. 정

신장애인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근대사회 공간에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경제적 수단을 

필요로 하지만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보다 소비 중심의 사회가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생산중심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으로서 인간의 ‘정상성’ 구분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비정상적

인’ 정신장애인도 ‘정상화’되면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노동예비군’으로서 사회적 효용성이 있었다

고 할 수 있다(조형근, 2012; 홍지수 역, 2013 : 123).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했던 고체근대의 공간에서는 정신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교정

하여 노동시장에 투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정상성 패러다임은 바로 오랫동안 정신보건 영역

을 지배해 온 담론이기도 하다(심세광·전혜리 역, 2014). 그러나 대량으로 노동력을 고용하던 생산중

심의 산업사회와 달리 소비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노동능력의 유무보다는 소비 능력이 중시되고 있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정신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심지어 일부 정신병원들은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비마이너, 2015b).

12) 국내에선 한 해 약 200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이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약 7만 
명이며 이 중 80%인 5만6,000여 명이 의료급여수급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급여수
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비율은 약 25%로, 건강보험가입자보다 4배 이상 높다. 그러나 보
험가입자의 하루 진료비는 2만7,704원인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1/10가량이다. 또한 하루 입원
비는 병원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원하는 g3 등급의 경우 입원일로부
터 180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감소하는 구조다(의학신문, 2015). 

13) 54개 대형병원을 직접 조사해 서울신문(2015)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의 전체 폐쇄병
동 침상 수는 2015년 6월 기준 1,439개로 2010년 1,906개보다 24.5% 감소했다. 5년 새 전체의 4분의
1이 없어진 것이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2010년 175만 6,022명에서 지난
해 200만 7,160명으로 14.3% 증가했다. 요약하면 환자 수의 감소가 입원병상수의 감소의 원인은 아
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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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수영 역, 2004; 한병철, 2015). 이러한 소비 중심의 공간에서 구매와 판매라는 소비게임에 참여

하기 힘든 정신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를 얻거나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빈곤상태

에 놓이기 쉬워 구매력을 갖기는 어렵다(권진숙 외, 2014).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통해 취

업능력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유동화에 따라 구조조정 등으로 일반시민의 고용 안정성도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과 같은 ‘불완전한’ 시민들에게까지 일자리가 돌아올 가능성은 더욱 희

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노동예비군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소비자로서도 무용지물이

다(홍지수 역, 2013). 그나마 바우처를 통해서라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될 때

에야 비로소 미미한 영향력이나마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김기덕·최명민, 2014). 그러

나 유동화된 소비사회에서 기여가 없는 사회구성원에 대해 사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反)복지 정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홍지수 역, 2013 : 127). 한 마디로 이 시대의 

정신장애인들은 열린 지역사회의 경제적 공간에서 ‘사회적 짐’과 같은 존재라고 취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사회적 공간 : 다시 뱉어내는 지역사회

탈시설화를 통해 기대되는 지역사회 공간은 통제와 감금의 시설과는 구분되는 ‘열린’ 공간으로서 

자유로운 접근과 선택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기대된다. 다시 말해 시설을 나서는 이들을 환대하고 포

용하며 공생할 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탈시설화가 진행되

는 사회공간, 특히 지역사회 혹은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사적 공간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신장애

인의 탈시설화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근대사회가 과거에 작동하던 공동체성을 기대하

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유동화되면서 개인화, 연대의 상실, 개인화, 지역사

회 및 가족의 응집력 약화 등의 현상이 팽배해 왔다(이일수 역, 2009). 따라서 시설이 정신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뱉어내 버린다고 하더라도 친밀성의 공간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역공동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탈시설화가 제일 먼저 진행되었던 미국에서도 당시 기대했던 가족보호체

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Doll et al., 1976), 시설 밖으로 나온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된 반응은 두려움과 거부감이었다(French, 1987). 21세기 한국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의 사

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

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선미 외, 

2013; 비마이너, 2015b).14) 따라서 시설을 나온 정신장애인들이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적 유

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렇게 파편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모든 개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14)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자 세태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
이 정신장애인 곁에서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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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과업을 짊어진 현대인들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로로 인해 너무나 피로한 상

태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한병철, 2013). 

그 결과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나 사회정의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 도덕적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가벼운 개인적 관심사나 흥밋거리에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이일수 역, 

2009). 뿐만 아니라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 삶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적부조와 같은 사회적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장받는 의존적 대상들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홍지수 역, 2013).  

결국 탈시설화된 정신장애인들은 물리적으로 지역사회로 돌아온 것은 맞지만 이미 개인화된 지역

사회 공간은 이들을 다시 밀어내고 ‘뱉어내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행히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 내 주거시설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이는 자신과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으로서 지

역 주민들과는 사실상 단절된 채 그 안에서만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국 지역

사회에서 지지체계가 없는 빈곤한 정신장애인들이 머물게 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일수 역, 2009)이자 ‘지역사회 내의 감옥’(양옥경,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시화되거나 인지될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시설들은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로 간주되어 지역사회로부터 축출 당하는 님비(NYMBY)로 이어지

기도 한다. 

다만 이들이 경제적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회적 공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대의 공간은 시설과 같은 물리적 구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질

성을 드러내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장치들, 또는 CCTV나 비밀번호와 같은 기제들을 통하여 이방인

의 접근을 차단하고 감시하는 자기봉쇄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감시기제가 작동하는 영리 공간에서 

정신장애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편하게 머물거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장소들은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15) 

이렇듯 과거 고체적 공간에서는 개인들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 하도록 통제를 받았다면,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고 쫓아내어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

나 처음부터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배제’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정일준 역, 2008). 그 결과, 시

설에서 개방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추방되거나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3) 기관 및 조직적 차원 : 회전문 현상과 범죄화 사이 

탈시설화의 진행으로 근대사회적 공간으로 돌아온 정신장애인들이 잉여인간으로서 타자화, 주변화 

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기존 

15)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커피숍과 같은 유료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이나 주민들 공용의 평상과 같은 공간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239

사회조직들의 보호와 지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지지를 기대하는 기존 기관 및 

조직들 역시 근대사회적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보호에 그다지 우호적이

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표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을 2013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 내용 역시 

고비용의 소수 만성정신질환자 대상의 서비스보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사

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다(권진숙 외, 2014).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자살, 재난 등

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로 추가되었지만 재정적, 인적 지원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은 상태이다(최명민,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서비스는 마치 구시

대적인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최명민·정병오, 2015).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크고 절

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양옥경, 2006). 그러나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사회

복지 기관들은 정신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

인복지영역에서도 만성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과외로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봉원, 1998; 조윤화 외, 2015).      

다만 같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적으로 고용한 전문가에 의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받거나 고비용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의 유무에 상관없이 소비능력

이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질 높은 돌봄을 구매할 수도 있는 기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빈

곤한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

하거나 다시 또 다른 시설로 회귀하는 회전문현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심지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시설화 시대의 상징이었던 입원병동마저 영리적 이유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 경우 빈곤한 정신장애인들은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정신요양시설이라는 또 

다른 수용시설에 외에 별다른 거주 공간의 대안이 없게 된다. 결국 병원으로부터의 탈시설화가 또 다

시 요양시설로의 시설화라는 회전문 현상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과 방임 현상 속에서도 대중이 정신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때

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올 때이다. 단, 이 관심

은 우호적인 관심이 아니며 마치 범죄자나 예비 범죄자를 배제하고 격리하고자 하는 관심과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을 바라보는 한국의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탈주, 

인계, 수감, 무조건 격리조치, 강력사건에 언급 등 사회 방위적 관점에 의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

음이 나타나고 있다(서진환 외, 2012). 즉, 소비위주의 ‘신옵티콘’ 사회구조 속에서도 정신장애인은 좀

처럼 눈에 띄지 않는 무관심의 대상이지만, 이들이 사건사고와 관련될 때는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거나 감시의 대상이 되는 등 또 다른 신옵티콘의 지점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신상파악과 격리 등의 조치가 검토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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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대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같은 존재는 범죄인이나 예비범죄인으로 ‘범죄화(criminalization)’ 

되면서 일상의 사회공간으로부터 제거되어야(aborted)할 대상,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가 되고 

있는 것이다(박진우 역, 2008). 이와 관련하여 Bauman은 유동적 근대사회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

는 기존의 규범적, 보편적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비정상이라는 애매한 도덕적 범주를 범죄적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를 정당화하고 도덕적 논란을 잠재우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신

장애인이나 노숙인과 같은 이들을 범죄가능성이 있는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사회는 이들에 대

한 보호나 돌봄의 의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이일수 역, 2009; 김기

덕, 2014). 이 때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인권이나 복지의 공간이기보다는 치안의 공간으

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현행 정신보건법의 경우 지역사회정신건강을 표방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치안입법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회방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권진숙 외, 2014) 이는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렇듯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주장되어 온 탈시설화의 결과의 끝자락에서 다시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근대사회 공간의 민낯인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사회적 공간이론을 활용하여 탈시설화를 분석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의 탈시설화 연구들이 제시해온 이념적, 제도적 차원의 대안들이 반드시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시설화를 위한 대안들은 탈시설화 논리가 갖는 

인권과 복지 차원의 당위성 위에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이 왜 

필요한지, 그 근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후기 근대 공간의 경제적, 사회적, 조직 및 기관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를 사회공간이론 측면으로 더욱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탈시설화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여건이자 요구들이 왜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탈시설화를 위한 조건이나 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회적 공간과 장에 대한 분석이 탈시설화 요구들에 대한 조

직적인 저항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탈시설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병행되

지 않을 경우 탈시설화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이념의 구체적인 구현 정도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이 시대의 사회 공간적 특성을 무시한 채 탈시설화의 규범성만을 지향

할 경우 자칫 탈시설화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하는 ‘탈사회화’로 귀결될 수 있다. 왜냐하

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질, 즉, 행복을 보

장하기에는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예의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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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이 시대에는 정신장애인이 억압적 시설을 벗어나도 지역사회라는 사회적 공간에 예의바른 

공간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시설 공간으로부터 또 다른 고통과 비인권의 지

역사회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와 더불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잊

혀지는 탈사회화를 방지하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결국 본 연구의 함의는 후기 근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탈시설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리

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근대 사회적 공간이 가진 사회적 관계와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탈시설화와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탐색적 차원에 그친 사회적 공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에서 도시공간과 농촌공간의 차별성, 동일한 도

시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지와 외곽 등과 같이 점점 더 개방과 단절을 중첩적으로 반복하는 근대 

공간의 특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조명래, 2013)이 진행되어야만 탈시설 ‘공간’이 지역사회에 성

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대한 제언이 구체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근대사회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발상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탈시설화

와 탈사회화 사이에 인권과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중간 혹은 제 3의 창의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이

념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북구 유럽을 중심으로 치매환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지

역사회공간을 설계하여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6) 

여기서는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등과 구별되는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방식을 고려한 공간활용에 대한 다양한 발상과 실험에 대한 자극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근본적으로는 개인주의에 따라 연대가 해체되고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지는 현대사회의 공간에

서 정신장애인이 탈시설화가 탈사회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예의(publicity)를 회복하

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탈시설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간인 지역사회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대가 살아있고 친밀성이 유지되는 공적 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서는 사회공간적 담론 뿐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근대사회에 대한 문화와 문

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각과 변화들은 사회복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복지계의 노력만으로 변화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사회에서 밀려나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잉

여인간이나 혹은 더 열악한 공간으로 억압될 수밖에 없는 인구집단의 현실적 고통에 대해 가장 가까

운 집단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화와 탈시설화, 그리고 탈사회화의 공간을 넘나

들며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사회에 보고하고 이들이 존재하는 구체

적 공간에서 인권과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탈시설화 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하겠다. 결국, ‘자기

를 위해 나서주는 제삼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벌거벗은 생명은 아직 완전히 벌거벗은 게 아니’

라는 사실(김현경, 2015)을 되새겨 볼 때, 정신장애인들이 점점 더 벌거벗겨지는 후기근대의 공간에서 

16) CNN 등 해외 언론에도 소개된 네덜란드 베스프(Weesp)의 드 호그벡(De Hogeweyk) 마을은 치매
마을(Dementia Village)로서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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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위해 나설 그 한 사람은 바로 사회복지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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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Choi, Myung Min

(Baekseok University)

Kwon, Ja Young 

(Semyung University)

Kim, Gi Duk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heories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issues in the field 

of the Mental Health. Deinstitutionalizatio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living 

space mentally ill people from facilities to the community, is a meaningful event 

realizing the modern ideology of human rights and welfare in social work 

territory.  Although the continuos and accumulative efforts to realize the ideas of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ve focused on the ideological validity and the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needed for materialization, however, 

discussing the issues without analyzing late modern societal space neglects the 

constraints of the generic and comprehensive 'space' in which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n actually occur. 

Thus, this study attempts the following by analyzing the concrete reality of 

social space: focusing on deinstitutionalization in a larger social context,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discussed it on a normative and fragmentary level; 

and more concretely analyzing the realistic limits and challenges facing 

de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do this, previous literature related to 

deinstitutionalization is laid out and theories of late modern social space are 

studied. Based on this, the kinds of phenomenon that occur when this sort of late 

modern social space meets with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ill people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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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alize the rights and welfare of mentally in the late modern space concerning 

deinstitutionalization.

Key words: deinstitutionalization, space, late modern,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human right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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